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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 영국의 지역 격차와 유럽연합 탈퇴(Brexit, 브렉시트)

∙ 영국1)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후 ‘브렉시트’로 표기)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단행

- 영국은 1973년 유럽공동체(Europe Communities)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줄곧 유럽

통합에 대해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짐2)(방청록 2017)

- 특히, 잉글랜드 중·북부와 웨일스 등 낙후 산업지역 주민들은 영국 노동당의 지역정책

과 유럽연합(이후 ‘EU’로 표기)의 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s 

Funds)에 환멸을 느껴 브렉시트 찬성에 대거 투표(Hudson 2021)

∙ 영국 학계와 언론은 브렉시트의 도화선 중 하나로 오랜 시간 이어진 지역 간 심각한 불

균형을 꼽음

- 영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McCann 2019), 영국 

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런던 캠든 및 시티 오브 런던(Camden and the City of London)과 

가장 가난한 지역인 북아일랜드 아즈 앤 노스 다운(Ards and North Down) 간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남(The Economist 2020a)

- 지리적 공간을 잉글랜드 한 국가로 축소해 살펴보아도, 부유한 런던 및 남동부 지역과 

쇠락한 공업지역인 중·북부 지방의 발전 격차가 큼3)

 브렉시트로 인한 지역발전정책 거버넌스 변화

∙ 브렉시트는 기존 영국의 산업·지역 발전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사회정책에 막대한 영향

을 미치면서 거버넌스 전환의 계기가 됨 

∙ 즉, 경제·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인 포스트 브렉시트(Post-Brexit) 시대가 도

래하면서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커지며 다시금 중앙집권적 거버

넌스 형태가 발견됨(Billing et al. 2019)

∙ 영국은 1970년대 후반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산과 맞물려 중앙정부의 시장 및 정책

1)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의 연합국가로 구성.

2) 영국과 유럽연합의 이와 같은 관계를 ‘어색한 동반자(awkward partner)’라고 칭함(George 1998).

3) 이와 같은 남과 북의 불균형 현상을 두고 두 개로 분열된 잉글랜드라고 비판함(Martin 1988; Jewel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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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지양했고, 중앙이 갖고 있던 권한 역시 지방정부로 단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 

분권화 촉진정책을 추진함

-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가 집권한 1979년부터 영국 정부는 정책개입

을 통한 완전고용과 수요 중심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 모델에

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여 시장의 자율성 회복과 이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공급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강원택 2003)

-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거버넌스 역시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화된 상향식

(Bottom-up) 정책 기조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 및 지역 정책 대부분은 축

소·소멸되었고,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 지역 기업 파트너

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등과 같은 중간 매개 기관(intermediary)과 지방정부 중

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됨4)

∙ 그러나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와 함께 영국의 정책 거버넌스5)는 중앙집권 형태로 회귀하

는 모습을 보임 

∙ 중앙-지방정부의 본질적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부터 지방정부

의 실질적 참여 및 준비가 소홀했고, 이는 지방 분권화를 표방하는 영국 내에서 역설적으

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와 적극적 정책개입을 초래함(Billing et al. 2019)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산업발

전정책의 생산성 및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McCann 2016),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약 40년 만에 산업전략정책 백서 발간(HM Government 2017)

- 이는 영국의 낮은 지역 생산성 문제가 궁극적으로 국가 생산성 문제로 연계된다는 점에

서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 필요성 제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함

(McCann 2016)

- 특히, 유럽 내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목적을 가진 EU의 구조투자기

금 등이 브렉시트로 인해 중단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를 대체할 기금과 프로그램 개발

이 요구됨

 영국 포스트 브렉시트(Post-Brexit) 시대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 본격적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인 2019년에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역 정책

에 소극적인 보수당 역시 “지역 불평등 해소와 균형 있는 국가 발전” 공약을 내세워 승리6)

4) 즉, 1980년대 초부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방정부 기반 상향식(Bottom-up) 산업·지역 정책으로 전환.

5) 이 워킹페이퍼는 지역 격차와 지역발전 측면의 정책 거버넌스에 초점을 둠.

6)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19년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소외·낙후지역 주민의 간청에 응하기 위해 런던뿐 아니라 

국토 구석구석까지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영국을 만들겠다고 발표(HM Govern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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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당은 지난 총선에서 낙후지역의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둔 ‘레벨링업 어젠다’ 

(Levelling Up Agenda)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산업 쇠퇴 지역 잉글랜드 중·북부, 웨일스 동북 지역 유권자의 표를 얻어 총선에서 승리

∙ 또한, EU 탈퇴에 따라 낙후지역 발전기금인 EU 구조투자기금의 유럽지역 발전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의 지원7)

을 대체할 영국 공유번영기금(UK Shared Prosperity Fund: UKSPF) 계획안을 수립함

∙ 영국2070 위원회(UK2070 Commission) 등과 같은 민간(Private) 연구기관에서도 지역 격

차 완화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 중앙정부, 즉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자유경제구역 신설, 도로망 확충 등 하드웨어 

측면인 인프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민간 연구기관은 장기적 측면에서 실제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둔 탄소중립도시, 지역 내 숙련공 양성 등 소프트웨

어 측면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이 워킹페이퍼는 브렉시트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지역 격차와 브렉시트 이후

(Post-Brexit) 영국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작성 

∙ 영국의 전례 없는 EU 탈퇴는 오랜 시간 소득 및 지역 불균형, 수도권 집중 현상(런던 및 

주변 잉글랜드 남동지역) 등 사회 구성원 간에 내재한 갈등의 충돌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격차 심화가 사회분열 야기와 브렉시트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핌 

∙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맞이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동향을 살핌으로써 영국 정부의 지

역 격차 완화 노력과 주요 쟁점, 그리고 EU 탈퇴 전후의 지역발전정책 특징 등을 분석

∙ 지역 격차, 분권화, 수도권 집중화 등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앞서 겪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등에 주는 시사점 및 교훈 등을 논의

∙ 이 워킹페이퍼는 정책입안자,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자 영국 정부의 공공

정보서비스(GOV. UK) 및 정부 백서(White Paper)뿐 아니라 학술논문, 연구기관 보고서, 

그리고 언론 기사 등을 포함한 2차 데이터(Secondary data)를 분석

7) 영국은 지난 2014년~2020년 7년 동안 약 105억 유로(한화 약 14조 3,700억 원) 상당의 기금을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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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역 격차와 브렉시트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2019년 영국 총선 

∙ 본격적인 영국의 지역 격차와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보기 전, 지난 2016년 실시된 브렉시

트 국민투표와 2019년 영국 총선에 대한 이해 필요

- 2016년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브렉시트 그리고 보수당의 2019년 총선 

승리는 영국 내 소득 불평등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깊은 관계가 있음(Hudson 2021)

- 2016년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의 눈에 띄는 특징으로 전통적 노동당 지지자들의 선거구

(‘Red Wall’, 이후 ‘레드월’로 표기)8)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낙오자(losers of 

globalization)’9)가 된 지역 유권자가 대거 EU 탈퇴에 투표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정치

적으로 표출함(Hobolt 2016)(<그림1> 참조)

 그림 1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출처: <좌> BBC. 2021a. (2021년 9월 9일 검색); <우> The Electoral Commission. 2019. (2021년 9월 9일 검색).

8)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선호하는 잉글랜드 중부(midland) 및 북부(Northern England) 그리고 웨일스 북동부(North East 

Wales) 지역 선거구를 의미. 지난 40여 년 동안 노동당은 이 지역 유권자의 표를 거의 독식함.

9) ‘세계화의 승리자(winners of globalization)’로 여겨지는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을 잘 받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런던 시민들은 

EU 잔류를 선택했고, ‘세계화의 낙오자(losers of globalization)’로 여겨지는 산업 쇠퇴지역의 노동자 계층은 EU 탈퇴를 

선택(Hobol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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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지역 간 불균형은 선진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며, 탈산업화와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이끌었던 잉글랜드 중·북부(‘레드월’) 지역의 낙후 수준은 심

각함(McCann et al. 2021)

- 영국판 러스트벨트10)로 불리는 ‘레드월’은 1980년대 마가렛 대처 정부의 탄광 폐쇄 개

혁 등과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쇠락하면서 반(anti-)보수당 정서가 

매우 강함(서울경제 2019)

∙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 보수당은 2019년 치러진 총선에서 ‘레드월’ 지역구 승리를 

위해 지역 격차 완화 공약(레벨링업 어젠다)을 펼쳐 유권자들의 표를 획득

- 전통적으로 지역발전정책에 소극적인 보수당은 소외지역 주민의 분노를 2016년 브렉

시트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한 이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둔 선거 공약으로 

노동당 텃밭인 ‘레드월’을 공략하여 2019년 총선에서 승리

- ‘레드월’ 63개 선거구에서 보수당은 33석, 노동당은 30석을 차지(<그림 2> 참조)

그림 2  2019년 영국 총선 결과

출처: BBC. 2019. (2021년 9월 9일 검색)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수정하여 작성.

10)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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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도화선이 된 영국의 지역 간 불균형 현황  

∙ 브렉시트는 오랜 시간 지역 격차로 고통받은 쇠락한 공업지역의 소외된 주민들, 즉 ‘세계

화의 낙오자’의 분노와 증오를 외면한 결과이기도 함(Hobolt 2016; 박상현 2017)

-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노동시장에 더 취약한 쇠퇴 산업지역 주민들은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들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구직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쌓임

(방청록 2017) 

∙ 영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1인당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등을 살펴보면 실제 

런던 지역의 노동자와 ‘레드월’을 비롯한 영국 내 소외(left-behind) 지역 간의 격차는 상당

히 큼(<그림 3> 참조)

-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런던의 캠든(Camden)과 금융산업의 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

(City of London)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56.3 파운드(한화 약 9만 1천 원11))지만, 농·축

산업 지역인 소머셋(Somerset)의 경우 27.7파운드(한화 약 4만 5천 원)로 런던과 약 2배 정

도 차이가 남

- 1인당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의 경우, 런던은 약 2만 9천 파운드(한화 약 4,701만 원)

지만 잉글랜드 북동(North East) 지역의 경우 약 1만 7천 파운드(한화 약 2,756만 원)로 런던

의 약 60% 정도 수준임

그림 3  영국 지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1인당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출처: <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1a. (2021년 9월 9일 검색).

     <우> The University of Sheffield. 2019. (2021년 9월 9일 검색).

11) 이 워킹페이퍼의 환율은 2021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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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지역 격차 심각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복지, 삶의 질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이민자의 유입과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 영국 소외지역 내 아동12) 빈곤율

(Child Poverty Rate)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와 청년기 시절 빈곤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Nuffield Foundation 2021)   

- ‘레드월’ 지역인 영국 중부(Midland)와 북동(North East) 지역의 최근 아동 빈곤율 역시 

최근 4년 사이 약 14% 정도 급격히 증가(Hirsch and Stone 2020)(<그림 4> 참조)

- 영국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역별 기대수명13)을 살펴보아도 영국 북부지역 주민의 기

대수명은 남녀 모두 잉글랜드 내에서 최하위를 차지, 국가별로는 스코틀랜드 국민의 기

대수명이 영국 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음(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1b)   

그림 4  영국 지역별 빈곤 아동 증가율(2014/ 2015년 대비 2018/2019년)과 기대수명(2020년 기준)

출처: <좌> Hirsch and Stone. 2020. (2021년 9월 15일 검색); <우>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1b (2021년 

9월 21일 검색)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수정하여 작성.

12)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을 아동(child)으로 정의함.

13) 영국 통계청의 최근 기대수명 자료(2018~20년 기준)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사망자 수를 포함하여 측정한 

결과로서 이전 기간(2015~2017년 기준) 조사한 지역별 기대수명 자료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한 수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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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지역 격차 문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대기 순(chronological order)으로 간략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의 지역 격차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표방한 1980년대부터 악화14)한 경향이 있

으며, 1980년대 중반 금융서비스업 장려 정책의 시작과 함께 제조업에 대한 공공 지원 

감소가 영국 지역 간 격차 심화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판단함

-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9년까지 계층 간 소득 측면에서 꽤 평등한 국가였음.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에는 정점을 찍음(The Equality Trust 2019)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계획과 수출 촉진정책 등을 통해 영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회복)했고 1939년부터 1947년까지 약 35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를 위한 산업 재분

배 계획을 펼침

- 또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정책을 기반으로 완전고용을 위한 수요관리와 다양한 사회

복지정책을 통해 지역 내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함. 실제, 1951년부터 1973년까지 긴 호

황(long-boom)을 누리며 영국의 실업률은 약 3% 수준 대를 유지했고, 지역 간 격차도 

크지 않았음(Bachtler 2004)

-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쇠퇴·탈산업화와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부상으로 인

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함.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힘. 실제, 1979년부터 1986년 사이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던 상위 40개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약 41만 5천여 명의 인력감축을 추진

함(Hudson and Williams 1996)

- 특히, 마가렛 대처가 총리로 선임된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15)을 추진했던 1979년부

터 1987년까지 제조업 일자리가 대부분 사라지게 됨. 또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탄

광 폐쇄·통합 및 노조 개혁을 위한 대규모 인력 감원 탓으로 인해 ‘레드월’을 비롯한 이전 

산업화 지역주민 상당수가 보수당에 대한 오랜 반감을 갖는 계기를 유발함(Hobolt 

2016; Hudson 2021; 김영세 2007)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시장 경쟁체제 아래에서 영국 정부는 선별적인 산업정책에 

개입함. 철강·조선·자동차 등과 같은 전통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대신 

예전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을 기반으로 런던의 금융산업 지원16)을 위해 주식매매 위탁

14) 저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단일요소가 지역 격차 심화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영국 정부가 지역 격차 

완화 등에 대한 소극적 정책개입 태도를 보이면서 지역 간 격차 심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임.

15) 마가렛 대처 정부는 감세, 노사관계 개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민영화 등과 같은 정책 개혁을 

통해 영국 경제에 이바지 한 점도 큼. 그러나 본 워킹페이퍼는 지역 격차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기에 대처 정부의 정책이 

지역 격차 심화에 미친 영향에 좀 더 집중함. 

16) 마가렛 대처 정부는 제국주의 시절 금융산업의 중심지였던 영국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1985년 금융개혁 정책인 ‘빅뱅(Big Bang)’을 선보이면서 런던이 다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발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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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자유화, 외국자본의 증권거래소 가입자격 자유화 등과 같은 상당수의 규제를 완

화함

- 이 결과 금융 및 서비스 산업 등이 발전한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남쪽 지역은 성장하는 

반면에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 지역인 중·북부 지역 경제는 쇠퇴해감(Hudson 2021) 

-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남쪽과 북쪽 지역의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과 사회분열을 두고 

1980년대 후반부터 ‘두 개로 분열된 영국(Britain’s North-South Divide)’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시작함. 영국의 찰스 왕세자 역시 1985년 탄광 통폐합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 과정을 지켜보며 국가의 분열에 대한 우려를 표함(Hudson 2021; Jewell 1994; 

Martin 1988) 

-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의 대규모 

영국 유입과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영국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함. 이에 ‘레드월’

을 비롯한 잉글랜드 중·북부 지역주민은 양질의 일자리 구직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동시

에 대거 유입된 이민자로 인한 공공서비스(의료, 교육 등) 혜택 감소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됨(방청록 2017)

 이처럼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는 지역 격차 심화로 세계화의 수혜자와 낙오자로 나뉜 영국의 

‘사회분열’ 결과로 볼 수 있음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수도 런던은 금융업을 발판으로 눈부신 성장을 했으나, 이전 

산업화 시절의 주역이던 쇠퇴 산업지역 ‘레드월’은 철저히 소외당함. 이런 환경 속에서, 

브렉시트는 소외지역 주민이 런던 엘리트에게 가진 분노를 표출한 결과로 볼 수 있음

(Billing et al. 2019; Shipman 2016; 박상현 2017)

∙ 런던정치경제대학의 사라 호볼트(Sara Hobolt) 교수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두고 “분열

된 국가, 그리고 분열된 (유럽)대륙”17)이라고 표현(Hobolt 2016) 

- EU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브렉시트는 단순히 영국 한 나라의 EU 탈퇴에 그치지 않고 

EU에 대한 불신18)을 가진 다른 회원국의 연쇄적인 탈퇴를 우려하게 됨. 실제, 그리스의 

경우는 전체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EU에 대해 불신할 만큼 EU에 대해 회의적임

(Dijkstra et al. 2020)

- 영국의 경우, 세계화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주로 런던 등 도심지에 사는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대표적인 예로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의 금융업 

종사자)로서, 유럽통합과 이민자 유입에 관대한 경향을 보임(Hobolt 2016) 

17)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저널에 실린 Hobolt 교수의 학술논문 제목을 인용함(The Brexit vote: a divided 

nation, a divided continent, 2016). 

18) 생산성이 낮으며 장기간 경제 및 산업쇠퇴를 겪고 있는 유럽 내 소외지역 주민은 세계화 시대에도 제한된 취업 기회와 불투명한 

지역 경제발전 등으로 인해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짐(Garreste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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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세계화의 낙오자로 여겨지는 쇠락한 공업지역(‘레드월’)의 노동자들은 이민자 유입

의 증가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자신들의 세금이 이민자들의 교육, 의료 

등 복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믿으며 큰 불만을 표출(방청록 2017) 

∙ 사실 ‘레드월’ 지역을 비롯하여 브렉시트 투표에 찬성한 지역 중 상당수는 EU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구조투자기금 등 지원도 많이 받는 지역임(Billing et al. 2019)

- 이는 브렉시트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가 이해관계에 대한 확실한 인식보다는 감정적 측

면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는 계층, 교육 수준, 세대 그리고 이 모든 불평등을 지리적 

공간 범위에서 명확히 확인한 지역 간 분열의 결과임(Hobol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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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지역발전정책 

 포스트 브렉시트(Post-Brexit) 시대를 맞이하면서 영국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정책과 EU 구조

투자기금 중단에 따른 자구적 기금 대응방안이라는 숙제를 떠안음. 또한, 기존 유럽의회가 가

졌던 정책 의사 결정권을 다시금 영국 중앙정부가 갖고 오면서 거버넌스의 변화가 발생함. 이 

장에서는 영국의 최근 변화된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봄  

1) 지역발전기금 동향

 (브렉시트 이전) EU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구조투자기금(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 브렉시트 이전 영국 지역발전 기금의 상당수는 EU 결속정책에 따른 구조투자기금으로부

터 충당

- 영국은 브렉시트 과도기가 끝나는 2020년 12월 말까지는 EU로부터 정상적으로 기금

을 지원받음

- EU는 2014~2020년까지 영국의 유럽 구조투자기금으로 약 163억 유로(한화 약 22조 

2,723억 원)、 그리고 유럽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으로 약 

225억 유로(한화 약 30조 7,440억)로 할당함(Brien 2020)

EU 구조투자기금의 영국 할당 금액(2014~2020년)

유럽 지역 발전 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약 58억 유로

(한화 약 7조 9,251억 원)

유럽 사회 기금

(European Social Fund)

약 47억 유로

(한화 약 6조 4,221억 원)

청년 고용 계획

(Youth Employment Initiative)

약 4억 유로

(한화 약 5,465억 원)

유럽 해양수산 기금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약 2억 유로

(한화 약 2,733억 원)

유럽 농촌 개발 농업 기금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약 52억 유로

(한화 약 7조 1,053억 원)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1. (2021년 9월 18일 검색).

 표 1 EU 구조투자기금의 영국 할당 금액(201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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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은 영국 내 다양한 사업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44억 유로(한화 6조 1,035억) 규모의 자금을 유리한 조

건(favourable terms)으로 대출함(Brien 2020)

- 그러나 영국은 EU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지만 순 분담금 대비 수혜금이 독일 다음으로 적어, EU 수혜금 구조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 찬성자 등에 의해 점차 고조됨(방청록 2017)（<그림 5> 참조）   

 그림 5  EU 회원국 분담금 및 수혜금 현황(2010~2018년 기준)

출처: Brien 2020, 6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하여 재작성.

 (브렉시트 이후)　영국 공유번영기금(UK Shared Prosperity Fund, UKSPF)19)

∙ 영국은 EU 탈퇴에 따라 EU의 구조투자기금(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을 대체할 

영국 공유번영기금(UKSPF)을 2022년 4월 출시할 예정   

- 영국은 지난 2014~2020년 7년 동안 유럽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과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으로부터 약 105억 유로(한화 

약 14조 3,700억 원)를 지원받음

- 보리스 존슨과 보수당은 총선 승리 후,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연합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이 기존 EU로부터 지원받은 기금만큼 UKSPF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고 약속

19) 영국 공유번영기금 단락은 Institute for Government(2021a)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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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는 기존 EU 기금체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한 UKSPF를 선보이면서 더욱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지역재생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영국 정부가 주장하는 UKSPF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EU 기금 신청 시 소요되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고, 지나치게 규범적인 제안서 평

가를 지양하고 최종 결과물에 초점을 두고 운영

- 지역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EU 구조투자기금 지원을 신청하여 받기까지 최대 2년이 걸

리던 기금 전달 시간을 대폭 축소

- 낙후 산업지역, 저소득 농어촌지역, 장기실업자 증가지역 등 각 지역의 문제점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자금 지원 

- 영국 내 다른 기금(레벨링업 기금 및 탄소중립 전략 기금)보다 더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

- EU 구조투자기금과 달리 UKSPF는 영국 접경지대의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예를 들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접경지역)

 결과적으로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영국 지역발전정책 기금운용계획은 브렉시트 이전과 비

교하여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함

∙ (장점) 기금운용의 효율성 개선과 국가·지역 간 협력방안 촉진  

- 다국가가 참여하는 EU 기금과 달리 영국의 4개 연합국가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UKSPF는 행정절차의 대폭적 축소와 더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지원계획

을 세울 수 있음

- 또한, EU 내에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개별적인 국가로 여겨

지면서 영국 4개 연합국가 간의 지역발전 협력방안이 미비했으나, 브렉시트 이후의 영

국 지역발전 기금은 연합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한다는 특징이 있음

∙ (단점) 기금운용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

- EU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평균 7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 즉, 영국은 2014~2020년도까

지 EU에서 배정한 예산 규모로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소외지역의 지역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음. 그러나 UKSPF와 레벨링업 기금은 영국의 5년 총선 주기와 총리 교체 등 

정치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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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발전정책 동향

 지역발전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수당 정부는 2019년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역 격

차 완화와 소외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개입 시작 

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대표 정책인 레벨링업 어젠다(Levelling Up Agenda)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보수당20) 내에서 EU 탈퇴를 지지했던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 수도 런던뿐 아니라 영국 모든 지역의 상향평준

화(level-up) 공약(manifesto)21)을 내걸었음

∙ 보수당은 총선 승리 후, 영국의 고질적인 지역 내 총생산, 가계소득, 노동시장, 인프라 격

차 등의 해소를 위해 레벨링업 어젠다22)를 발표. 이는,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 영국의 핵심 

지역발전정책 중 하나임

∙ 보수당 정권과 보리스 존슨 총리의 레벨링업 어젠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욕은 최근 바뀐 

영국의 부처명을 통해서도 짐작 가능함(HM Government 2021)

- 영국의 주택, 지역사회,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부처인 ‘The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명칭이 ‘The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로 변경됨. 이는 영국 정부가 레벨링업 

어젠다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지를 엿볼 수 있음

∙ 또한, 원활한 레벨링업 어젠다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해 다음의 4개 기금(약 111

억 파운드, 한화 약 17조 6,611억 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HM Treasury 2021)(<표 2> 참조)

20)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보수당은 당시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등을 중심으로 한 잔류 

진영과 전 런던시장이던 보리스 존슨 등이 중심이 된 탈퇴 진영으로 양분화됨.

21) 2019년 총선 공약 전문 확인은 다음에서 가능함(Conservatives 2019).

2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국 정부의 레벨링업 어젠다 백서 출간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이 워킹페이퍼는 보수당 총선 공약과 

학계,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함.

기금 규모 주요 내용 

레벨링업 기금
(Levelling Up Fund)

총 48억 파운드
(한화 약 7조 7,230억)

지난 시간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경제성장과 재생을 돕고, 지역 간 원활한 연결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활용

지역사회 재생기금
(Community 

Renewal Fund)

총 2.2억 파운드
(한화 약 3,563억 원)

EU의 구조 ·결속기금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내 유망기술과 사업 투자 및 인력 고용 지원에 활용 

 표 2  레벨링업 어젠다 운영을 위한 주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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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논의되고 있는 레벨링업 어젠다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개발, 지역 내 노동생산성 

향상, 그리고 도심지역 재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3> 참조)

-  지역 내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농·수산업 지원(농·수산업 종사자 회생 지원, 어선현대화 지원) 

-  기술 교육 투자(청년층 현장실습 및 기술 교육 지원)  

-  마을·농촌·해안 지역 등의 교통망 개선 및 확충

-  관광객 유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지 내 도시경관 조성·개발 사업, 낙후 도심 및 

번화가 재생사업

- 지역 기반 창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설   

-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 등 공공기관 지

방 이전과 재무부 등 주요 부처 공무원의 지방 배치 

∙ 이처럼 공공(public)부문이 계획한 ‘레벨링업 어젠다’는 주로 지역 경제특구 조성, 농어촌

지역 투자, 교통망 개선 및 확충 등 공간 기반 투자와 산업 쇠퇴지역 주민의 재교육 등에 

초점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 계획임

23) 영국은 일반적으로 거주인구 규모에 따라 도시(City)와 마을(Town)을 구분함. 도시(City)는 우리의 광역시 크기이며, 우리의 

시군구 규모에 해당하는 마을(Town)은 인구에 따라 다시 3개로 나뉨. 큰(large) 규모의 마을은 인구수 6만에서 17만 5천 

미만, 중간(Medium) 규모는 인구수 2만 5천에서 6만 미만, 그리고 작은(Small) 규모의 경우 7천 5백에서 2만 5천 미만으로 

보고 있다. 가장 작은 마을 규모, 즉 인구수 7천 5백 미만의 경우의 마을을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village”로 표기함(Baker 

2018).

주요 내용

지역 경제특구 

조성 

 - 8개 지역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예산안 발표(East Midlands Airport, 

Felixstowe & Harwich, Humber, Liverpool City Region, Plymouth and 

South Devon,  Solent, Tesside, Thames) 

 -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도모

기술 교육 투자

 - 16~24세 영국 국민의 현장실습 및 기술 교육을 위해 1억 1,100만 

파운드 추가예산 발표

 - 견습생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배경(인종, 교육 수준 등)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필요한 기술을 생애주기 어느 단계에서든 습득할 수 있도

 표 3  영국 레벨링업 어젠다 주요 내용

마을23) 기금
(Towns Fund)

총 36억 파운드 
(한화 약 5조 8,297억 원)

영국 내 541개 마을(Town) 중 101개 마을을 선별하여 
마을 내 인구 고령화 문제와 문화·관광 콘텐츠, 도심지 
재생사업 지원, 지역 내 기업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 

기술 기금
(Skills Fund)

총 25억 파운드 
(한화 약 4조 442억 원)

소외지역 (실업)주민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급기술 
자격증 취득지원과 기술교육원 지원 등에 활용

출처: HM Treasury 2021b; BBC 2021b; Institute for Government 2021b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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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중앙정부가 계획한 지역발전정책인 ‘레벨링업 어젠다’와 비교되는 민간(Private)부문 주도

의 정책 제언으로는 영국2070 위원회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영국2070 위원회(UK2070 Commission)는 지역 격차 완화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영국2070 위원회는 영국의 도시 및 지역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발

전을 이끌 정책 등을 연구하고자 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만든 독립기관24)

-  위원회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등 향후 50년간의 주

요 사업계획을 발표

∙ 위원회가 ‘2070’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도시와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

기 위해서는 반세기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

- 영국은 집권 여당에 따라 관련 정책이 크게 변화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UK2070 Commission 2020)

- 영국의 분권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및 지역발전을 담당했던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와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등은 10년이

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운영됨에 따라 중장기적 성과를 내기에는 무리라는 인식과 

더불어 영국 내 정권 교체 시기에 맞춰 이전 정권이 운영하던 정책을 지우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음(Billing et al. 2019) 

∙ 위원회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영국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0년

간 주요 사업 계획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표 4> 참조)

24) 주요 참여 기관은 링컨 토지정책연구소(Th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맨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 셰필드

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등이며 왕립 예술, 제조 및 상업 장려협회(The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s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와 다국적 기업인 AECOM 등의 후원과 지원으로 운영됨.

록 보장하겠다” 발표 

마을, 농촌 및 해안 지역 투자

 - 교통수단 확대 운영

 - 매력적인 경관 조성을 위한 도심지 개발 사업

 - 도심지 및 번화가 재생사업

 - 지역 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지원 프로그램

농·수산업 투자
 - 어선 현대화 지원

 - 농·수산업 종사자 회생 지원 사업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 약 2만 2천여 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런던 외곽에 배치 
    (재무부 등 주요 부처 공무원 지방 배치)

 - 영국 인프라 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출처: BBC 2021b; Harari et al. 2021; Centre for Cities 2021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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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2070 위원회의 경우 공공(Public)부문과 달리 공간 내 하드웨어 측면인 인프라 개선 

정책뿐 아니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지역문화 유산 개발, 지역 

내 숙련공 양성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공간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는 특징이 있음

- 유사점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지역 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둠. 레벨링

업 어젠다를 위해 영국 정부가 발표한 레벨링업 기금 보고서에도 명시됐듯이 영국 내 

소외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관광문화산업 연

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HM Treasury 2021b) 

25)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 정부 부처 건물 등이 밀집한 지역. 

주요 사업 내용

탄소중립 도시 전환
 -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회 확보를 통해 2050년까지 

영국 내 모든 도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 

지역 간 교통망의 혁신
 - 연간 GDP의 최소 3%를 교통망 인프라 구축에 투자함으로써 접근성이 

취약한 도시 및 지역의 교통망 개선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설립

 - 우수한 연구개발 환경을 갖춘 런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황금 

삼각지대’에 견줄 수 있는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를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

지역경제 기반 강화
 - 소외된 지역산업 구조개선과 정책 권한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와 

경제회복 탄력성 제고

주택 위기 재고

(rethinking)

 - 주택을 국가 기반 시설의 일부로 인식하고, 경제 상황에 맞춰 신규 

주택공급 조정

지역 문화유산 및 환경 

자산 활용
 - 지역 문화유산 및 환경 자산에 대한 정책 및 자금지원에 초점

광범위한 중앙권력 

지방이양

 - 철저한 권력 이양 계획을 통해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25)이 가진 강력한 

정치 권력과 자금을 지방으로 이전 

미래 숙련기술 지원
 - 국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기술습득 수준을 높이고, 지역에 내재한 

숙련기술을 지역주민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기금 상향 조정
 - 향후 20년 동안 공유번영기금(The Shared Prosperity Fund)을 3배 이상 

확대하여 우선지원 지역에 추가자금 제공

국가 공간 계획
 - 국가 인프라위원회를 통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공간 계획 수립과 적합한 개발계획을 지원

출처: UK2070 Commission 2020,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번역 후 재작성.

 표 4  영국2070 위원회 주요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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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버넌스 동향

 지역발전정책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주요 변화는 영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 분권화 추진 과

정에서 맞이한 브렉시트로 인해 중앙 집권형 정책 의사결정으로 상당 부분 회귀하고 있음

 브렉시트로 인한 중앙정부의 정책개입 확대

∙ 영국은 선진국 중에서 지역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일 뿐 아니라 가장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형태를 가진 국가로 꼽힘(Hambleton 2017)

- 1970년대부터 진행된 분권화 초기 과정에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정

부 등 국가 단위로 권력 이양을 진행. 그러나 현재는 더욱 하위 단위인 지방정부(local 

authority)로 권력 이양하는 과정에 있음(Sandford 2017)

- 또한, 효율적 분권 이양과 지역에 내재한 역량 결집을 위해 광역맨체스터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The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처럼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참

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ies)를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분권화가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브렉시트가 발생. EU 탈퇴에 대거 표를 던진 

소외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확인한 영국 중앙정부는 통합적이며 강력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다시금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Billing et al. 2019)  

- 현재 지방정부 단위의 분권화 상태에서는 국가 전반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거시적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지역, 그리고 국가 간 거버넌스 역량 차이

로 중앙정부의 정책개입 없이는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Mackinn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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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역발전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쟁

 (정책 거버넌스 혼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맞이한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데믹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앙집권화’와 ‘분권화’가 혼재된 거버넌스 형태를 띰 

∙ 1990년대 후반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의회 설립을 기점

으로 영국은 국가 단위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Torrance 2019) 

- 영국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각 연합국가 단위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더 하위단계인 각 

지방정부 단위로 분권화가 진행 중임(Sandford 2017)

- 분권화 촉진 계획으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영국 수도권(런던 및 잉글랜드 

남동부)의 약 2만 2천여 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2030년까지 지방으로 이전 배치함으로

써 더욱 공고화된 분권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Harari et al. 2021)

∙ 그러나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환경을 맞이

하면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과 소외지역 발전방안 

계획 등 국가 단위의 장기적 정책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마가렛 대처 총리 이후 ‘작은정

부’를 표방하던 영국 중앙정부는 약 40여 년 만에 산업·지역 정책 등에 직접적 개입을 함

으로써 ‘큰 정부’26)로 회귀 중임 

- 브렉시트 이전의 영국 지역발전정책은 각 지역의 자율성을 토대로 그들이 필요로 하

는 발전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 기반 접근법을 시도함(HM Government 2017)

-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권력 이양으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간 교류나 협

력 상황을 미진하게 만들었고,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한 경쟁 시스템 체제에서는 지방정

부 간 본질적 역량 차이로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Billing 

et al. 2019)

- 또한,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중·북부 ‘레드월’ 지역 간의 교통편 개선과 이를 통한 일자

26) The Economist(2020b)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큰 정부 회귀의 발판 이유 중에 하나로 꼽으며, “The virus means the 

big state is back”이라 표현함(2021년 9월 20일 검색).



26

W
P

 2
0

2
1

-
2

6

영
국
의
 지

역
 격

차、

 브
렉
시
트、

지
역
발
전
정
책
 동

향
 및
 시

사
점

리 창출 등을 목표로 착수되는 영국의 역대 최대 규모27)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인 <High 

Speed 2>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관된 

방향을 제시할 중앙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 이렇듯 더욱 세분화되고 하위단계로 내려온 분권화 상태에서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

데믹이란 불확실성을 동시에 맞이한 영국에서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나마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 및 결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임

-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에는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중

앙과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Billing et al. 2019; The 

Economist 2020b)

 중앙집권화와 분권화가 혼재된 영국의 거버넌스는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음. 이에, 강화된 중앙집권화가 지역발전정책에 미칠 우려와 기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책 일관성과 권한 이양에 대한 우려) 정치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

책과 분권 국가와의 갈등

∙ 영국 다우닝가 10번지28)에 전례 없는 정치 권력이 모이면서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 

시행에 따른 분권 국가와의 갈등이 표출 

-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된 분권화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권한 이양이 이루어진 영국

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대응 및 지역발전정책 등을 협의하는 데 있어 스코틀랜드, 웨일

스, 북아일랜드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 고조

- 중앙정부는 분권 국가 행정부와 지역발전정책 및 기금 시행 방안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

장이 부재한 상황. 실제, 영국 정부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분권 국가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야당의 반대를 물리칠 정도의 정치적 힘을 

갖춤(Lagana 2021; Tomaney and Pike 2021; Institute for Government 2021b)

∙ 정치환경에 따른 정책변화 우려가 있음. EU 구조투자기금은 7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안목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소외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안을 세울 수 있었지만,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발전정책과 기금은 총선 주기와 집권 여당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Giordano 2021)

- 독일 등과 같은 연방국가와 달리 영국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 대

항할 권력 기관 및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정치환경에 따라 정책 방향도 바뀌는 경향이 

27) 영국 정부는 <High Speed 2>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5년 동안 약 6,500억 파운드(한화 약 1,033조 940억 원) 예산안을 책정했고, 

이는 1970년대 이후 GDP 대비 최대 정부 예산이 투자된 단일 사업임(The Economist 2020b). 

28) 영국의 총리가 머무르는 관저로 영국에서 정치 권력의 핵심 장소로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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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우려가 표출

- 그 좋은 예로, 영국의 지역발전기구(RDA) 해산을 들 수 있는데,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이나 중간 지원 기관을 충분한 논의 없이 폐기하는 등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지역발전정책을 진행함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5년 총선 주기 등은 정책 

일관성을 갖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힘(Billing et al. 2019)  

-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역량 강화를 통한 광역 대도시권 구축을 위해 

지자체 연합기구를 운용하며 지역 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으나, 이 역시 정치적 

결정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Schneider and Cottineau 2019)

 (지역발전기금 운용의 편향성과 정책 대상의 모호성) 지역발전 기금의 편향성 및 장소 기반

(place-based)과 주민 기반(people-based)의 불명확성 

∙ 브렉시트로 인해 EU 구조투자기금 등의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 지역발

전정책의 핵심 기금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공유번영기금과 레벨링업 어젠다 

기금 등의 조성, 배분 및 통제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분권 국가의 소통 부족 

- 현재까지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중앙정부가 영국 공유번영기금(UKSPF)을 조성·

운영한다는 점에서 잉글랜드 지역에 기금지원이 편향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영국 4개 국가의 쇠퇴지역이 지난 7년간 EU로부터 받은 유럽지역발전기금(ERDF)과 유

럽사회기금(ESF)을 국민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해보면 스코틀랜드 약 180유로, 웨일스 

약 780유로, 북아일랜드 약 280유로 정도이지만, 잉글랜드는 웨일스의 1/6 수준인 약 

130유로 정도를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기금 배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Institute for Government 2021a) 

-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발전정책과 기금분배 방식이 지극히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

능성이 있음. 특히, 지역 격차의 분노를 브렉시트 투표로 표출한 ‘레드월’ 지역에 새로이 

입성한 보수당 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의식해 지역 내 불안정한 입지를 보완하고자 집권 

여당인 보수당 정부를 설득하여 자신들의 지역구인 ‘레드월’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점도 지적됨(Tomaney and Pike 2021)

∙ 영국 지역발전정책 내 기금 대상자가 낙후지역의 소외된 주민인지 아니면 소외지역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

- 예를 들어, 영국은 잉글랜드 남과 북처럼 지역 간 격차도 크지만, 대도시권의 지역 내 

격차도 심각함. 수도 런던의 경우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주민 빈곤율 

역시 영국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임

- 이런 상황에서 ‘레드월’ 지역에 지역발전 기금이 중점적으로 배분된다면 런던, 맨체스

터 등 대도시 내에서의 지역 격차를 외면한 정책으로 비추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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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지역발전 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표출. 자유경제구역 신설 등은 과거

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역 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치며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인재 유입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Tomaney 

and Pike 2021)  

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한 기대) 지역 간 정책 조율과 지역 내 니즈(needs) 반영 기대

∙ 한편으론 중앙정부의 정책개입을 통한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음

- EU 결속정책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지역발전기금도 지역 간 협력이 아닌 경쟁에 의한 

지원자 선정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지역 격차의 심화가 예상됨

- 이는 영국 내 지리적 불균등으로 인해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본질적 역량 차이로 인해 

지방 거버넌스가 비교적 잘 구축된 광역 대도시권은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는 더욱 적게 지원을 받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와 같은 불균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효과

적인 ‘장소 기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Giordano 2021)

- 예를 들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며 상대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전 EU의 결속정책과 달리 현재 영국 중앙정부는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조정

만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정책 결정이 가능해져 영국 내 가장 소외된 지역을 기금지원 

우선 지역29)으로 선정할 수 있음(Tomaney and Pike 2021)

∙ 국가 및 지자체 간 접경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진행하기 수월함

- 이전 EU의 구조투자기금은 영국 내 4개 국가가 개별적으로 EU와 협상30)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인해 국가 간 접경지역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어려웠음

- 그러나 영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영국 번영공유기금은 두 개의 국가, 예를 들면 잉글랜

드와 웨일스 접경지역의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Institute for Government 2021a)

- 국가 간 접경지역뿐 아니라 영국 내 광역 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 등 다수의 지방정

부가 연합한 광역 대도시 혹은 지자체 간 공동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기금에 대한 배분·관리 권한이 있어 통합적 지원 가능(Institute for Government 

2021a)

29) 한편으론, 지난 총선에서 케스팅 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하며 보수당에 승리를 가져다준 ‘레드월’ 유권자의 민심을 사기 

위한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용 지역개발사업(pork barrel)에 대한 우려도 상당함(Tomaney and Pike 2021).

30) 기존 유럽 결속정책 내 구조투자기금의 운영원칙은 기본적으로 영국 중앙정부가 아닌 영국의 4개 국가가 개별적으로 관리·배

분·운영하는 방식임. 즉,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정부는 각 국가영토 내 지역들에 대한 기금 배분 권한을 갖고 있었음. 

반면,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약에 따라 잉글랜드 영토에 대한 기금에 대한 권한만 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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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 EU 구조투자기금 및 사회발전기금 등은 유럽의 각 지방정부가 신청하여 실제 수령하기

까지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또한, EU의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로 인해 요구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음

- 반면, 영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정책과 기금운용은 행정력 소모 및 예산 집행 

기간 문제 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Spilanis et al. 2016)

∙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영국 지역의 특색과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기금을 지원·운영하겠다고 밝힘

- 이는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 내재한 특색 있는 성장 요소

를 발굴하여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

- 또한, 산업쇠퇴 지역은 미래 숙련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이전 주력산업의 쇠락

으로 침체한 지역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고자 지역발전 

기금을 확대할 방침31)(Institute for Government 2021a)

31) 이 같은 지역발전 기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쇠퇴지역 주민의 교육 수준과 지역 내 제한된 양질의 일자리를 고려하면 

기업의 백오피스(back office) 역할을 하는 고객센터 혹은 물류창고 등 부가가치가 낮은 고용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Huds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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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시사점

 

지역 격차와 브렉시트

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주권 문제,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일자

리 상실 등에 따른 결과라고 널리 알려졌지만, 이 모든 문제에 앞서 브렉시트를 이해함에 반드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영국의 뿌리 깊은 ‘지역 격차’임 

∙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됐던 

산업 쇠퇴지역 주민이 수도 런던의 정치·경제 엘리트에게 가진 반감의 결과가 브렉시트라 

볼 수 있음

- ‘레드월’ 지역을 비롯한 영국 산업도시의 쇠퇴는 1970년대 이후 시작되었고, 당시 대처 

정부는 기존 제조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금융과 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하며 산업구

조 고도화를 추진함

-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이 10년 안팎의 짧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다 보

니, 제조산업의 일자리가 단기간에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더해 노조의 쟁의권, 실업 관

련 사회보장제도도 줄어들면서 산업 쇠퇴 지역 노동자 계급의 불만을 키움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40여 년 가까이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개

입에 소극적이었고, 쇠퇴지역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소외된 채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을 

느낌

- 결국,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낙오자와 승리자로 분열된 사

회를 확인하고 지역 격차가 브렉시트의 동인으로 여겨지면서,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영국 중앙정부는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1) 거버넌스 변화: 불확실성으로 인한 큰 정부 회귀 양상

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거버넌스 특징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과 브렉시트를 통해 확인한 지

역 격차 완화를 위한 ‘큰 정부’로의 회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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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코로나 팬데믹 등은 영국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을 불러

왔고 이와 같은 거버넌스 변화는 기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종말과 함께 다시금 큰 

정부로의 회귀 양상을 야기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영국·미국 정부 등 일부 선진국

은 이미 시장에 대한 적극적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느낌(Mazzucato 2013)

- 특히, 지역 격차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자고 

주장하는 동시에 격차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론이 지속해서 제기됨(Dicken 

2011)

- 개별 지방정부가 불확실한 대내외환경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근본적 역량이 부족했던 

탓과 더불어 분권화로 인해 지역 간 협력적 성장이 아닌 경쟁적 구도에 따른 지역 격차 

심화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등과 같은 정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함

- 이 결과,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지역발전정책은 큰 정부로의 회귀 양상을 띠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개입이 확대됨

∙ 전통적으로 정책개입과 지역발전에 소극적인 보수당 정권이 지역 격차 완화(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어젠다’를 발표하고 부처명까지 변경한 점은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 격차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 이는 지난 시간 지역 간 불균등이 초래한 정치·경제·사회의 문제점을 브렉시트 투표 결

과 등으로 직접 체감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2) 지역발전정책 특징: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

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지역발전정책 특징은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지역주민의 본질적 삶

의 질 개선과 로컬리즘(localism)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임

 “레벨링업 어젠다의 핵심 목표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 개선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교육 및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임”(HM Treasury 2021a, 7032))

∙ 영국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지역 

간 연결성 확대를 위한 토건 사업,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지역 

관광 자산 발굴 등 정책 목표가 삶의 질 개선과 지역주의 고취 전략 방향으로 전환함

32) 저자가 의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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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ri et al. 2021; Centre for Cities 2021; UK2070 Commission 2020)  

∙ 영국 전체 인구의 약 40%만이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도시에 거주하며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짐.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는 붕괴 위기

를 맞이하였고, 지역에 내재한 고유한 문화도 사라지는 위기에 처함(HM Treasury 

2021a)

-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한 지역색(localism)이 지닌 가치는 매우 큼.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남쪽 지역주민은 브렉시트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에 비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산업 쇠퇴 지역 주민들의 충격이 덜 한 것은 그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음

- 또한, 영국의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은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 등을 갖췄기에 지역색

(localism)이 매우 강하고 그에 대한 애착도 강한 편임

- 즉, 런던 등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주거지 이동성이 높고 직업에 따라 ‘어디서

든 살 수 있는’ 유목민임에 반해, 소외지역 주민은 ‘어디에서’ 누구와 사는지에 대한 애착

이 큰 경향이 있음(Goodhart 2017)

- 이에 영국 정부는 레벨링업 어젠다를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고등교육 등을 찾을 수 있고, 지역 커뮤니티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음(HM Treasury 2021a)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영국 사례가 주는 함의

1)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 인식

 지난 반세기 동안의 영국 지역 격차 심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걸어왔고, 또한 걸어가는 경로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향신문(2021)의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 기사 제목처럼 

이미 우리 사회 또한 지역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분열의 조짐을 보임

- 전후 시기 영국의 ‘레드월’지역과 마찬가지로 발전주의 시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

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전통 제조산업과 관련 산업 도시들은 쇠퇴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국 제조산업 쇠퇴와 함께 부상한 런던의 금융·서비스 산업처럼 우리 역시 수도

권 중심으로 재개편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첨단 제조산업, 게임·문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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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비스산업 및 인천 송도의 바이오산업 등의 성장으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은 오히

려 점점 높아짐

- 사실 한국의 전후 시기는 다 함께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의 총량적 경제

성장이 곧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의 성장과 동일시하던 경향이 있었음. 즉,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는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었

기에 지역의 불균등 발전을 감내함(김동완 2009; 박배균 2012) 

- 그러나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고 첨단산업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에 거주하는 상당수 주민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 또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달리 그 피해를 고스

란히 온몸으로 받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내 청년 인구 감소를 가속화함

-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낙오자’가 된 영국 ‘레드월’ 지역의 쇠퇴 및 사회분열 과정

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의 당위성 제고

 우리도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33)정책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실제, 영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행정수도 세종 이

전이나 혁신도시 건설 등 선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consensus)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차이점도 존재 

∙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들조차 균형발전 불가론·허구론·무용론·당위론 등으로 나뉘며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이

뤄지지 않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또한, 우리 사회는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사

람은 태어나면 서울로’라는 인지적 고착 현상(cognitive lock-in)이 있음 

- 장기적인 국가의 성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생산성은 궁극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고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 정책이 필요함. 정치·사회

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의 번영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 등이 국내 정치와 

초국가적 정치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중요함(McCann 2018) 

- 영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적 분열은 사회통합의 장애로 여겨지며, 이미 벌어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됨

- 영국의 저명한 도시계획 연구기관인 ‘Centre for Cities’의 폴 스위니(Paul Swinney)의 

33) 이 워킹페이퍼는 영국 지역 격차 사례의 심각성을 통한 ‘격차 완화’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기에 ‘국가균형발전’이란 

용어 대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그러나 본질적으로 두 용어 간에 의미하는 바는 같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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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The Guardian 2021)지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서는 이전 동독과 서독의 통일 비용만큼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약 2조 유로, 한화 2,743조 

2,8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역 격차 심화는 잠재적이며 필연적으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밝힘

- 또한, 독일의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처럼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고스란히 사회 구성원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이에, 지역 격차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금보다 강력

한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당위성 마련이 우선시돼야 함 

3)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 제언

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 사실 지역 격차와 사회 불균형은 국가의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34)’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국가는 특정 (정치)세력과 행위자의 이해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는 선택성을 갖고 있기

에,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 등은 국가를 작동하는 사회 세력들의 선택에 기인한 것임. 비슷

한 맥락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또한 불평등은 정책의 선택

에 따른 결과, 즉 정부가 했던 일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일이 낳은 결과라고 강조(조지

프 스티글리츠 2013) 

- 실제, 영국의 구조적 지역 격차와 불균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 선택의 결과임. 대처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케인즈주의 복지

국가 모델에서 탈피하고자 사회보장제도를 과감히 줄이고, 공기업 통폐합 등 민영화를 

추진하고,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삭감하면서 한편으론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과 서비스 신산업을 양성한 것을 두고 국가의 ‘전략적 선택

성’의 예로 들 수 있음  

- 이런 점으로 인해, 지역 격차 문제는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바뀔 요소가 아니라 경

제·사회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Hudson and Williams 1996)

- 우리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 격차의 위험성이 

서서히 공론화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

- 그러나 지난 시간 국가와 정치·사회 간 전략적 상호성과 호혜성에 따른 ‘전략적 선택성’

34) 영국의 사회학자 밥 제솝(Bob Jessop)이 제시한 개념으로 국가의 선택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상호작용

을 통해 결정됨을 강조(Jessop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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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지역 균형발전 추진력의 강도에 변화가 있었음. 예를 들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기업 생산공장이 대거 수도권 일대로 배치되며 비수

도권 제조산업 기반 지역의 생산공장 폐지·축소를 불러왔고 이는 지역 고용시장에 직격

탄이 되어 생산가능인구 이탈과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함 

 (중앙정부의 정책개입 확대)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 분권화 기조 속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개입 

확대는 정책 수립 방향의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영국 사례를 통

해 살펴보았듯이, 지역 간 격차 완화 문제는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화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띰

∙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개입 확대의 의미는 지역별로 내재한 특수성을 외면한 채 획일

화된 하향식 정책개입을 의미함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 국가의 경우 지역 내부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지역의 새

로운 변화나 신산업 경로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함. 또한, 분권화는 지역자치단체

의 독립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처럼 지역 간 태생적 역량 차이로 

인해 정책개입 없이는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큼

- 이에 중앙정부의 정책개입과 지원은 우선순위를 두어 비수도권 소외지역을 먼저 고려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예를 들면, 지역에 내재한 특수

성과 역량 제고방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축이 

되어 계획하고, 중앙에서는 상향식으로 올라온 계획의 부족한 부분만을 보완하고 이를 

실행함에 미흡함이 없도록 후방 지원 등을 맡을 필요가 있음

- 즉, 정부의 정책개입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역 이해관계자 간 상보성을 바탕으로 진행돼

야 함  

∙ 지역 간 연계협력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영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시·도 간, 시·군 간 연계협력을 지원할 방안이 

없음

- 영국은 최근 공유번영기금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간 접경지대에 대한 연계협력사업을 지

원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우리도 초광역·광역 단위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구

역이라는 공간 단위에 구애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균형 발전정책의 명확성 제시) 균형발전정책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알릴 필요가 있

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균형발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이유에는 우리말 ‘균형’이라는 용

어가 주는 불명확성이 한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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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서 의미하는 ‘균형’의 의미가 모호함

- 지역 간 평형한 상태의 균형(equilibrium)은 쉽게 얘기해 양쪽의 저울이 평형한 상태가 

되도록 어느 한쪽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의 행위가 요구되기에, 어느 한쪽의 자원

을 빼서 다른 쪽에 주는 의미가 강함 

- 즉, 수도권의 자원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간 차별 없는 균등(equality)을 유지

하겠다는 느낌이 있음

∙ 우리 정부의 정책 지향점은 지역 간 조화로운 균형(balance)발전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의미함

- 이는 쉽게 얘기하여 체조 도마 경기에서 체조 선수가 착지 후 자신의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행위에 비유할 수 있음

- 즉, 안정적인 자세(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 한쪽으로 치우치

지(수도권 과밀화) 않고자 선수(정책입안자)가 여러 움직임(정책)을 통해 중심(균형, balance)

을 잡는 과정이라 바라볼 수 있음

∙ 한편으론,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에 어떤 공간을 만들지에 대한 담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영국처럼 총량적 경제성장이 아닌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마주할 불편

과 장애를 없애고, 지역 고유의 로컬리즘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각 지역사회가 마주한 

대학 진학률 감소, 취업난 등의 문제를 일률적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인 시각

으로 접근해야 함  

- 현실적으로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이 완연히 균형 잡힌 발전 상태가 되기 어렵다면, 최소

한 소외지역이라 일컫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에서 태어나 자라고 생활하며 죽기까지(생애

주기) 한 사람이 인생을 오롯이 지역에서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쪽

에 초점을 둘 필요도 있음

- 즉, (비수도권)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공정한 기회균등이 박탈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

지 않는 삶이 되도록 정책 방향이 수립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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